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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정책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세 비

과세․감면 확대에 따른 세입축소,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증가에 따른 세출확대가 지방정부 예산대비 부채

비율과 차년도 자체사업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지방정부 예산대비 부채비율과 자체사업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를 독립변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인

구통계,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221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6개년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세입감소가 차년도 자체사업 예산을 축소시키

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증가에 따른 세출확대가 예산대비 부채비율을 높이고 자체사

업 예산을 줄어들게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제변수 중 지방교부세 비율, 인구밀도, 노년층 인구비율, 1인당 지방세부

담액이 예산대비 부채비율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비율, 국고보조금 비율, 노년층 인구비율, 1인당 지방

세 부담액이 차년도 자체사업비율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중앙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인 지방세 비과세․감
면의 지방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활용할 경우 이를 충분히 보전하

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세 지출제도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결과를 책임지는 방향으

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

해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정부 간 재정관계,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대비 부채비율, 자체사업비율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entral government policy on local government 

finances, focusing o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s subsidies on the social welfare 

programs would have critical impact on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operations. In the research model, 

two dependent variables are employed: the local government’s ratio of debt to budget and the ratio of 

its own self-financing program revenue to total budget.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degree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and the central government’s subsidies on the social welfare 

program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degree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ratio of its own self-financing program revenue to total budget. And compulsory matching on the 

social welfare programs have negative effect on the local government’s ratio of debt to budget and the 

ratio of its own self-financing program revenue to total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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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중앙

집권적 체제 속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중단, 

그리고 발전이 중앙정부의 정국 전환용 도구로 활

용되었다. 1952년 사상 첫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

되었으나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고 형

식적 지방자치조차도 1961년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소멸되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일선 

행정기관으로 회귀하였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으로 1987년 개정헌법에서 지방자치 실시 유보조

항이 삭제되고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

으나 중앙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1991

년에서야 지방자치가 부활할 수 있었다(이민준, 

2004; 최우용, 2008).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 이

후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

라 지방자치가 동력을 받을 때도 있었으나 답보의 

시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정부 간 재정관계를 살펴보면 참여정부부터 문

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였으며 특히 실질적인 지방분권

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분권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

정자율성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결

정권한을 증가시키는 과제들이 추진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제시되었다(금창호․박기관, 2014; 손희준, 

2018; 신봉기, 2006).

정권별로 다양한 재정분권 정책이 추진되었으

나 현재 지방재정 상태를 되돌아보면 충분한 재정

분권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지방자치

제도 실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편중 구조, 이전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성 등을 고

려하면 지방정부가 충분한 재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재정관계에 있어 중앙집

권적 메커니즘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할 것이

다(박정민, 2008; 홍성익․김유찬, 2016).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

라 지방정부의 사용가능한 재원이 줄어들고, 중앙

정부의 정책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방정부로 

전가함으로써 지방정부 재정압박이 발생할 가능성

이 제기되었다(주만수, 2012; 이재은, 2014). 실제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은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사무는 확대되는 데 비해 재원이 

충분이 이양되지 못함에 기인하기도 하였다

(Carmeli, 2002).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제

공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재은, 

2014; 류민정, 2015; 조임곤, 2016).

만약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을 야기하거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한다

면 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

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보다 면밀한 분석

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입 축소

와 세출 확대가 지방정부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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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정부 간 재정관계와 지방재정 제약 메커니즘

정부 간 관계는 동일한 계층 또는 상이한 계층

의 정부 간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 주로 횡적관계

보다는 종적관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주를 이룬

다(임승빈, 2005: 137-139; Hartley, 1971). 상

이한 계층,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는 권

한과 책임 배분, 상호 의존성을 중심으로 크게 수

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상호의존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Wright, 1982: 29-41; Elcock, 1994: 

5-8; Wilson and Game, 2011: 199-205). 수직

적 관계에서 정부의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집

행하는 하부기관으로 간주되어 독립성과 자주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다.

수평적 관계에서 지방정부는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독립된 역할과 기능

을 담당한다. 정부 간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

부 간 협력이나 협상에 대한 관심이 낮은 특징이 

있다. 상호의존관계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종속된 존재는 아니나 한편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서 독립된 기능만을 담당하지도 않는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현실적으

로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 모형

은 상호의존 관계모형이다(Krane and Wright, 

2000: 88). 지방정부는 국가의 창조물이라는 태생

적 한계가 있고 실제 지방정부가 보유한 결정권한

과 책임규모를 고려하면 중앙정부와 동등한 입장

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지역사

회와 주민의 대표라는 상징성과 지역에 대한 풍부

한 정보와 같은 중앙정부가 갖지 못한 차별화된 자

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 간 관

계를 완전한 수직적 관계라고 평가할 수 없다

(Hartley, 1971; Wilson and Game, 2011: 

199-205; Wright, 1982: 29-41). 대신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는 각각 자율성에 기반한 행정을 수행

함과 동시에 자원, 정보, 역량을 공유하면서 상호

의존성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법‧정치‧행정‧재정 등 다양한 이슈

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해관

계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재정부문에 있다(Bird, 

2000; Krane and Wright, 2000: 89). 정부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유태현‧김현숙, 2006). 특히 재정규

모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지방정부는 정책목표 달

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 자율

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노

력은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한 국가에 소속된 지방

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정부 간 재정관계에 

있어 광범위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정부 

역시 시장 경제주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부문 의사결정에 있어 일정한 제약을 경험한다

(Honadle et al., 2003: 65-67).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Rodden et 

al.(2003: 431-438)은 지방정부가 경험하는 재정

부문 제약을 크게 계층적 메커니즘과 시장 메커니

즘으로 구분하고 있다. 계층적 메커니즘은 집권적 

국가 운영체계에서 주로 활용되며 중앙정부가 지

방정부의 재정운영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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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대로 시장 메커니즘이 강하게 나타나는 국

가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운영에 관여하

지 않으며, 지방정부가 재정압박에 직면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지방정부는 시장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

하게 된다. 계층적 메커니즘과 시장 메커니즘의 작

동 유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이 4가지 유형

으로 분류되며, 현실에서는 A, C, D 유형이 주로 

나타난다. 

첫째, A 유형의 지방정부는 의사결정 권한이 제

한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관련 결정에 빈번하게 개입한다. 지방정부의 대표

가 주민에 의해 선출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중앙정부

는 지방정부의 균형예산 유지를 요구하며 부채한

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신규로 부채를 발

행하고자 할 때 사전승인을 요구한다. 그리고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이 제도화되어 있다(Pillai and 

Bronner, 1984; Zafra-Gomez et al., 2009). 

<그림 1> 지방재정 제약 메커티즘

출처:  Rodden et al., (2003), p.437.

둘째, D 유형의 지방정부는 시장에 대한 의존

도가 높은 대신 계층적 메커니즘으로부터 상대적

으로 자유롭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서비스 제공

에 필요한 부채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발행

하며 부채 상한액에 대한 상위정부의 감독과 규제

가 엄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일반적으로 과도한 부채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부채상환을 위해 주민 부담이 증가하면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야기할 수 있고 조세저

항 역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

부는 중앙정부의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자율

적으로 부채 상한선과 균형예산 규율을 설정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신용

등급 역시 상향 조정되므로 해당 지방정부는 이자

비용이 낮아지는 재정적 인센티브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된다(Poterba and Kim, 1999; Johnson 

and Kriz, 2005).

셋째, C 유형은 계층적 메커니즘과 시장 메커

니즘이 모두 취약한 특징이 있으나 그 속에서도 중

앙정부에 의한 수직적 규제와 개입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와 시장에 의한 통제가 일반적으로 작동

하는 국가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B 유형은 계층적 메커니즘과 시장 

메커니즘이 동시에 강하게 작동하는 국가에 소속

된 지방정부를 의미하나, 현실에서는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와 시장의 강력한 감독이 양립하는 사

례는 드물다(Rodden et al., 2003: 431-433).

2.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부문 정책결정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Rodden et al.(2003)에

서 소개한 지방재정 제약 메커니즘 중 중앙정부에 

의한 계층적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는 A 유형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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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운영

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을 빈번하게 결

정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상으

로 실시하는 재정정책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 배분 

및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운영, 지방재정

조정제도 운영,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각각 살펴보면, 첫째, 중앙정부는 국세와 지방

세의 세목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현우‧이미애, 2014; 홍성익‧김유찬, 2016). 

헌법 제59조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배분하고 그 세율을 결정하고 있다(이재원‧서재

호, 2016). 그런데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적 구

조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8).1)

둘째, 중앙정부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

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보유하고 있다. 

비과세는 과세금지 및 과세제외의 의미로 납세의

무가 성립하지 않는다(엄태호, 2013; 최성환, 

2015).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의해 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 비과세 결

정을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과세하지 않

음을 명시해야 하는데, 지방정부의 경우 법률 제정

권한이 없으므로 지방세 비과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신 중앙정부가 지방세 비과세의 주체로서 지

방세 비과세 결정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과세권

이 금지된다(노영훈, 2006). 한편, 지방세 감면은 

납세의무는 성립하나 특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의

무를 해제하여 주는 경우를 의미하며, 전체를 해제

하면 면제, 일부를 해제하면 경감이라 한다(김도승

‧임규진, 2013). 지방세 감면의 경우 법률뿐만 아

니라 지방정부 조례로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

칙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지방세 감면

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규정되며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

한법」, 지방정부별 조례로 결정된다. 즉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의 결정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가 결정권한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지방

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결산 기

준 전체 13.6조원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중 

13.4조원(98.14%)이 법률에 의해 비과세‧감면되

며 0.3조원(1.86%)만이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해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실질적 활용자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

고 운영함으로써 지방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역할이 확대됨

에 따라 지방정부의 중요한 자체재원인 지방세입

이 충분히 확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

다(류민정, 2015).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방세 확대

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함으로써 지방

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간 재정관계에 있어 수직적‧수평적 재정 불

1)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강력한 재정분권이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1단계 재정분권이 완료되었고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세 대 지방세 구조의 7:3 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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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완화하고 국가정책의 효과적 시행과 통일

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는 것이다(배정아‧윤태섭, 

2018; 이현우‧이미애, 2014). 지방교부세의 경우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지역별 배분액이 교부되며 

지방정부가 지출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일반재원

으로 활용된다. 반면,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정

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계획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개입과 관리가 발

생하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한재명‧김성수, 2016; 홍성익‧김유찬, 2016).

넷째,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박완규, 2014; 손희준 외, 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 재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

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경우 기타 관리제도에 비해 

지방정부 예산편성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으로써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중앙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지

방세 비과세‧감면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는 최근 

보다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을 축소시키고 

세출을 확대시키고 있다.2) 먼저 중앙정부가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방세 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지

방정부 세입이 축소되고 있다(김흥주‧김찬환, 

2016; 국회예산정책처, 2018). 중앙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지방정부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

하기 위해 입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행위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 개입이 지방자치의 합목적성을 침해

해서는 안된다(최승필, 2013). 그런데 중앙정부의 

법률 제‧개정으로 지방세 지출이 확대됨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지방재정 압박

이 발생할 수 있다(오병기, 2017; 유태현, 2015). 

특히 비과세‧감면 대상이 집중된 지역의 경우 지

방세수 감소가 막대할 수 있어(전춘옥‧유태현, 

2005), 징수되었어야 할 전체 지방세입 중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지방세입의 유출 비율이 큰 지

방정부 재정변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

라 지방정부 대응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을 도입‧

실시하고 지방비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압박이 발생하고 재정지출이 

경직된다고 주장한다(우명동, 2014). 중앙정부 또

한 각 부처가 자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할 

경우 지방정부 부담이 과중될 수 있으므로 재원분

담을 위한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한다(행정자치부,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

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현금급여성 대규모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들을 신규 도입하거나 확대

하고 있어 그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와 국고보

조금제도의 확대 운영이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나 관련 실증연구는 충분하지 

2) 1단계 재정분권 출범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10%p 인상(2019년 4%p, 2020년 6%p)되었으나 이 연구의 분석대상 시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교부세 또한 지방정부의 활용가능한 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2005년 이후 법정률이 인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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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실정이다.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김흥주‧김

찬환(2016)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69개 자치구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시와 군 등 기타 지방정부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

지 않아 분석결과를 시와 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장덕희 외(2012)는 시, 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

세․감면이 지방정부 각 영역의 사업지출을 유의미

하게 축소시킴을 발견하였다. 다만 지방정부 사업

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아 세출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살펴보기 어렵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

정압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증분석이 미비

하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

비를 수집하여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자료가 부재

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이 어렵다. 반면 이 

연구는 전국 226개 지방정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시스템, 담당 공무원과의 접촉을 통해 6개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를 획득하여 개별 지방정

부의 대응 지방비 현황을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실

시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과 세출자율성의 관계와 

관련해 한재명․김성수(2016)는 사회복지 국고보조

금 대응 지방비 확대가 세출자율성 감소로 이어진

다고 주장하였는데, 다른 세출자율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한 통제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김수

홍(2018)은 국고보조금 비율의 증가가 지방자치단

체 세출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방

정부 일반행정 분야와 SOC 분야의 세출자율성을 

축소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국비와 지방비 부담

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부

담을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개선하여 기

초자치단체 전체 유형을 대상으로 지방재정에 영

향을 주는 기타 요인들을 충분히 통제하고 지방정

부의 부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방세 비과세․감
면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가 지방

정부 재정압박과 세출축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3. 세입 감소‧세출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재정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의 계층적 메커니즘에 영향

을 받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으로 세입이 축소되고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실시에 따른 대응 지방비 확대로 세출이 확대되고 

있다. 세입 감소 및 세출 증가가 지속될 경우 지방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재정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지방정부 재정압박은 중앙정

부와 주민이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서비스는 증가

하는 데 비해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확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주로 

상위정부가 하위정부에 서비스 책임을 위임하면서 

그에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이양하지 않을 때 발생

하며 지방정부가 안정적 재정관리에 어려움을 겪

게 된다(Chapman, 2003; Kloha et al., 2005). 

지방정부가 재정압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활

용할 수 있는 전략은 새로운 지방세 세목 발굴 및 

세율 인상, 수수료 인상 및 신규 수수료 도입 등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는 방식과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지출 규모를 줄이거나 특정 기능의 선택적 축소를 

통해 지출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Downing, 

1991; Lee and Ta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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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방정부가 지방세 관련 결정권한이 충분

하다면 수익 확대 전략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Honadle et al., 2003; Maher and Deller, 

2007). 과거 캘리포니아 지방정부들은 주민발의안 

13(Proposition 13)으로 재정압박이 심화됨에 따

라 신규 판매세 도입을 추진하였다(Chapman, 

2003).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다

수 지방정부가 세율을 인상하였고 고소득층 소득

세를 신규로 도입하고 수수료 또한 인상하였다

(Scorsone and Plerhoples, 2010).

한편 지방정부는 새로운 수익확보를 위해 지방

세 확대가 아닌 부채발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부

채 상한선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지방정부

가 부채발행 관련 결정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경우 부채 활용도가 증가할 수 있다(Ward and 

Dadayan, 2009). 그러나 기존 발행한 부채로 인

해 재정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추가

부채를 발행할 경우 시장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요

구받을 수 있고 상위정부의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

정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과도한 부채는 지방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재정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수입확

대 전략이 아닌 지출억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Honadle et al., 2003; Maher and 

Deller, 2007). 2000년대 초 재정압박 상황에 봉

착한 미국 36개 주정부는 사업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사업 구조조정, 현금 보조수당 지급 정지, 대

규모 사회자본 확충 사업 연기를 추진하였다

(Honadle et al., 2003). 2000년대 후반에도 재

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교육 및 보육, 수송, 보건 분

야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였다

(Scorsone and Plerhoples, 2010). 

공공서비스 수혜자인 지역주민과 사업 이해관

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계획되어 있던 사업을 

축소하고 지출규모를 축소하는 결정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선택지이다. 하지만 지방세 인상은 지방

정부에 대한 더 큰 반발과 저항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압박 시 수입확대 전략보다는 지출축

소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Chapman, 

2008).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시도는 선출직 공무

원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수 지방정부는 재정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신규 

세목 도입이나 세율인상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Scorsone and Plerhoples, 2010; Ward 

and Dadayan, 2009). 실제로 2000년 초반 재정

건전성 위기에 직면했던 매사추세츠 주는 2002년

에 이르러서야 세금 인상을 단행하였다. 당시 주지

사와 주정부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대책보다

는 고등교육, 보건, 환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출을 광범위하게 삭감했는데 반

해 지방세 인상은 최대한 유보하는 입장을 견지하

였다(Braunstein, 2004).

지방정부가 세입확대가 아닌 세출축소를 결정

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은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정

부는 지방세 조정 및 부채발행 권한을 충분히 보유

함으로써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반

면, 권한이 미비한 지방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지출

축소 전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Honadle et al., 

2003; Scorsone and Plerhoples, 2010). 우리

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각 세법에서 과세대

상, 요건,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어(노영훈, 

2006), 지방정부가 신규 수입원을 확보하기 어렵

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재정압박 상황에

서 세출축소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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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예산편성 시 중앙정

부의 결정사항을 수용,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정압박 상황에서도 중앙정부가 결정한 

세출예산을 축소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
수경비를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부처가 국고보조금을 내시하면 지방자치단체

는 이를 필수경비로서 예산안에 편성해야 하는 의

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

압박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의 지방세입 축소 및 세

출확대 결정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동시

에 추가 수입확보를 단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

기 때문에 지방정부 자체사업 예산을 축소할 가능

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Ⅲ. 연구 분석의 틀

1. 분석모형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세입을 축소하고 세출을 

확대하는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결정이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이 증가하고 사회복지 국고보조

사업 대응 지방비가 확대될 때 지방정부 재정압박

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지방정부가 자율적 사업지

출을 축소하는지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지방정부 세입이 축

소되거나 세출이 확대되면 지방정부 재정압박이 

발생하여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한 회계연도 재정운영

에 있어 중앙정부 정책결정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

면 다음 해 예산편성 시 자체사업의 예산을 줄이

는, 즉 세출축소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3)

독 립 변 수

⇒

종 속 변 수

세입축소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세출확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비율

재정압박 
  예산대비 부채비율
세출축소
  자체사업비율(t+1)

⇑
 통 제 변 수

지방정부 재정적 특성
 ․ 지방세 징수율 ․ 지방교부세 비율 ․ 국고보조금 비율 

인구통계학적 특성
 ․ 인구성장률  ․ 인구밀도  ․ 노년층 인구비율 

정치적 특성
 ․ 단체장 재선  ․ 단체장 득표 격차

사회경제적 특성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지방정부 유형

<그림 2> 지방재정 영향요인 분석모형

3) 자체사업비율 영향요인을 분석에서 시차를 설정한 이유는 지방정부 예산편성 시기와 자체사업비 결산자료의 부재 때문이다. 지방정부 예산은 

과년도 12월 21일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한 회계연도 마무리 시점에 당해연도 지방정부 세입과 세출을 바탕으로 익년도 세출예산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세입이 축소되고 세출이 과다하게 확대된다고 판단하면 다음 회계연도 자체사업 결정 시 자체사업을 줄임으로써 세출

예산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방정부 자체사업비 관련 결산자료가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산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신규 국고보조사업이 추

가로 도입될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거나 기존 편성한 자체사업 예산을 축소하게 되는데 당해 예산자료에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반영되지 못한다(김윤수․류호영, 2012). 대신 차년도 예산의 경우 새로운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편성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부담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90 서울도시연구 제21권 제4호 2020. 12

먼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의 혜택은 해당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

될 가능성이 높아 비과세․감면대상이 집중된 지역

은 세수 손실로 인해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여 부채를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이현정․조정래, 2019; 

최정열, 2016). 그리고 세입이 부족할 때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추가적인 지방세 수입을 확보할 권한

이 미비하므로 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

히 지방정부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자체사업 예산

의 축소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가 대규모 현급급여성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대응 지방비 비

율이 증가할 때 재정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손희준, 2013; 이희재, 2016). 지방정부는 국고보

조사업 대응 지방비 부담이 심화되더라도 세출예

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

고보조사업 외 사업예산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

서는 부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를 마련하면서 

부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기 위해 자체사업 

비율을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4)

지방재정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비율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비율이 지방정부 재정압박과 세출축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후, 재정압박 발생이 지방정부 세

출축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매개효과 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매 개 변 수

재정압박 

예산대비 부채비율

⇗ ⇘
독 립 변 수

⇒

종 속 변 수

세입축소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세출확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비율

세출축소
자체사업비율(t+1)

<그림 3> 매개효과 분석모형

중앙정부의 재정부문 정책결정이 지방정부 세

출 축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더 

나아가 중앙정부 정책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될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음 해 예산편성에서 자체사

업 예산을 삭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변수선정

1) 종속변수

지방정부 재정압박을 측정하기 위해 지방정부 

예산에 대비하여 부채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을 활

용하고자 한다. 재정압박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의 부채로 인해 공공서비스 제공, 공무원 임금지급

과 같은 지방정부의 기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Cohen, 2012; Kloha et al., 

2005). 실제로 지방정부들은 재정압박 상황에서 

벗어나 재정건전성이 확보됨을 증명하여 신용등급

을 회복하거나 중앙정부로부터의 특별 재정관리 

및 감독을 해제하고자 할 때 지방정부의 부채수준

을 증거로서 제시한다(Bahl, 1982).

4)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증가가 사회복지 자체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2020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 75조 1,015억원 중 보조사업이 67조 8,485억원, 자체사업은 7조 1,224억원으로 사회복지 자체사업의 비중이 약 

10%로 극히 미비한 상황이다. 즉,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업이 이미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인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영향으로 기타 

자체사업까지 축소되는지 살펴보고자 전체 자체사업비율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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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방정부가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때 부채발행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부채 자체를 악(惡)

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Gold, 1992). 부채 자체

를 재정압박의 지표로 활용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수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

는지를 기준으로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지방정부 간 격차를 통제하

기 위해 부채를 인구, GDP, 소득, 자주재원, 자산, 

자체세입, 예산 등으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여 변수

로 활용하고 있다(김흥주‧김찬환, 2016; 정재진, 

2011; 최예나‧김상헌, 2017; Cohen., 2012; 

Farnham; 1985; Giammarioli et al., 2007). 

이 연구는 지방정부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지방정

부의 부채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지방정부의 재

정규모를 인구, GRDP, 주민 소득 등으로 간접 측

정할 수 있으나 지방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활용하

면 보다 직접적으로 지방정부 재정규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서도 지

방채 발행 한도액은 해당 지방정부의 전전년도 예

산액의 10%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을 기준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규정하는 이유는 예산이 지방정부

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예산대비 과도한 부채는 지

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정 지방정부의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하면 

재정압박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지방정부의 세출축소 결정의 규모를 측정

하기 위해 차년도 자체사업비율 변수를 활용하고

자 한다. 지방정부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정책사업

경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구분된다. 행정

운영경비는 지방정부 예산 중 관서운영을 위한 행

정사무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

운영비가 포함된다. 재무활동비는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에 사용된다(김홍

환, 2010). 즉,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지방

정부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서

비스를 위한 예산과는 연관성이 낮으며 경직성이 

높아 재정압박 상황에서도 지출규모를 유의미하게 

축소시키기 어려운 항목이다.

반면, 지방정부는 재정압박 상황에서 각종 영역

의 정책사업경비를 삭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 지방정부의 자율적 편성이 가능한 서비스가 축

소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는 정

책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전달되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된다.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

부의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자체사업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수요와 지역의 

필요를 고려하여 편성하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사

업을 지칭한다(고경환 외, 2011). 그런데 앞서 이

론적 배경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는 법

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를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해야 한다. 때문에 지

방정부는 보조사업을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필요 시 자체사업 예산을 삭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

다고 할 것이다.

종합하면, 행정사무비와 재무활동비는 지방정

부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비로 경직성이 높고 정책

사업 중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매

우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세출증감 결정은 

자체사업비의 변화로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지

방정부 총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지방정부 세출축소 경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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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최근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지방정부 세입

이 축소됨을 측정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활용하고자 한다. 징수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형식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가 있으

므로 지방세 지출이라고 표현한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특정 납세자와 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방세입의 

감소로 이어진다(임상수, 20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이바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본

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지출이 궁극

적으로 지방재정에 이바지 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주

로 통일적인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률 

제‧개정을 통해 도입‧활용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필요와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일괄적 정책 시행으

로 지방세수가 지나치게 감소하여 지방재정에 부

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김대영, 2003; 김도

승․임규진, 2013). 

전국 일괄적 지방세 지출 결정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신 감면대상이 집

중된 지역은 지방세 지출로 더 많은 세수가 손실됨

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혜택은 지역 외부로 유출

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경제 및 재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정열, 2016).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액과 지방세 징수액을 합친 금액, 즉 지방세 비과

세‧감면 결정이 없었다면 징수되었어야 할 지방

세입 중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

을 통해 지방정부의 세입축소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어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지방정부 세출

이 확대됨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

업의 대응 지방비 비율을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복

지 국고보조사업이 신설, 확대됨에 따라 대응 지방

비가 예산에 비해 과다한 지방정부는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에 비해 더 큰 재정부담을 경험할 가능성

이 높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국고보조금이 지방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단순 비중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응 지방비가 

지방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변수화 

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보조금까지 

변수에 포함시킬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과

대계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정부의 일방

적 결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자 계획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국

고보조사업으로 채택한다면 지방정부는 사업비의 

일부만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해

당 국고보조사업을 선호할 수 있다. 대신 이 연구

는 지방정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동시에 지

방정부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정과제로 추진된 생

계급여,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등 

4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대응 지방비가 지방정부 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5)

4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국민최저생활 보

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국가사무로 분류

5) 한국경제, “60조 넘은 국고보조금…지자체 재정도 '몸살'”. 2020. 10. 4.

이데일리, “[2020국감]지자제 59곳,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 사회복지비로 지출”,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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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극적 재정부담이 요구

된다(서정섭‧조기현, 2015: 9-19; 임성일‧김성

주, 2014). 그리고 해당 사업들은 중앙정부 차원에

서 법률에 의해 부여된 사무로서 사업 수혜자 자격

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지방정부가 대상과 사업내

용을 조정할 수 없다(오영삼‧이재원, 2017). 즉,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4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은 지방정부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업, 보편적 복지

서비스 영역, 지방정부의 재원부담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그 외 기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들은 

지방정부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업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정부가 지방비를 일

부 부담하더라도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4개 사업의 대

응 지방비가 과다한 지방정부는 기타 사회복지사

업 지방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지방정부별 전체 사회복지비 비율과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4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비율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즉, 4개 사회복지 국

고보조사업 지방비가 높은 지방정부는 기타 사회

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부담 역시 클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3) 통제변수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세입‧세출 결정이라는 독립변수 

외에도 지방정부 재정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치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등 지방재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각각 살펴보면 첫째, 지방정부 재정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율, 지방교부세 비율, 

국고보조금 비율을 활용하고자 한다. 지방세 징수

율은 지방세 징수 결정액 중 지방정부가 실제 수납

한 지방세의 비중을 의미한다. 지방정부가 자구적 

노력으로 풍부한 자체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지방세 체납을 방치함

으로써 자체세입이 줄어들고 재정압박을 경험하게 

된다(김강호, 2012; 김일중, 2018).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지방정부는 세입

확충 의지와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역에 대한 투

자의지 역시 미약할 수 있다. 반대로 세입확충에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정부는 지역사

회에 대한 투자의지 역시 높을 수 있어 재정부담이 

심화될 때에도 자체사업을 쉽게 축소하지 않을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사용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재원이다(Blöchliger, 

2013).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인상될 때 지방정부 

재정상태가 건전해진다는 주장(현승현‧윤성식, 

2006)과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은 비효율적 재정

지출을 야기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정재진, 2009). 한편, 

지방교부세 비율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지출을 자

극하고 자체사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덕희, 2015). 

그리고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4대 사회복지 국

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와 별개로 전체 국고보조

금 비율이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

고자 한다.7) 그 이유는 자주재원이 부족한 지방정

6) 상관계수는 0.7183이며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4 서울도시연구 제21권 제4호 2020. 12

부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정부 운용을 위한 주요재

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지방정부는 

일부 사업비만을 부담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Honadle et al., 2003; 염

돈민, 2014; 이재원, 2016), 남은 재원은 기타 자

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와는 별개로 국고보조금 비중은 지방

정부 재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자체사업을 축소시

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덕희, 2015; 한재명‧

김성수, 2016; 김수홍, 2018). 국고보조사업이 증

가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행정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자체사업을 유지‧확대할 수 있으나 재

정압박 상황을 우려하여 자체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이다(이재은, 2014; 류민정, 2015). 

둘째, 지방정부의 서비스 수요 및 세수기반과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인구

성장률, 인구밀도, 노년층 인구비율 등의 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인구성장률이 높거나 인구밀도

가 높은 지방정부는 세입기반이 탄탄하므로 충분

한 세입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Kloha et 

al., 2005) 재정압박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낮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구성장률 및 

인구밀도가 높은 경우 사회복지, 사회자본 건설 및 

유지보수 등 공공서비스 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

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확대될 수도 있

다(Wang et al., 2007). 따라서 재정부담이 가중

되더라도 정책사업을 조정하거나 축소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노년층 인구비율의 증가가 세수감소를 

야기하고 사회보장비 지출을 확대시킴으로써 지방

정부 재정부담을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정재

진, 2011).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노년층 

인구의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 2037년 65세 노년

층 인구비율이 3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지현, 2015). 따라서 지방정

부 재정을 분석함에 있어 해당 지역의 노년층 인구

비율에 주목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노년층 인구비

율이 증가하면 여가‧의료‧재가복지 서비스에 대

한 수요가 팽창하여(최웅선, 2017) 지방정부 자체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지방정부 정치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재선여부와 단체장 득표 격차를 

활용하고자 한다. 단체장의 주요 관심사는 재선으

로 단체장은 정책결정 시 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를 정책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한다(김

강배, 2012). 만약 초선 단체장이 건전한 재정운영

이 재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면 

전임 단체장의 정책을 축소함으로써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반면, 재선 단체장은 스스로 선정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추후 선거에서 임

기 중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압박이 

발생하더라도 자체사업을 유지, 확대해나갈 가능

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단체장 득표 격차 역시 단체장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된 

단체장에 비해 접전을 통해 당선된 단체장은 선심

성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강윤호, 2015). 

다음 선거에서 잠재적 경쟁자와의 격차를 벌려 재

7) 국고보조금 비율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054*로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은 지방정부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지 지방비 역시 높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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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

해 인지도와 지지도를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체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재정압박이 발

생할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지방정부 유형을 활

용하고자 한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주민 

소득수준을 대리하는 변수이다. 고소득 주민들은 

교육, 도서관, 공원, 여가 등 각종 삶의 질과 연관

되는 정책영역에 대한 서비스 확충을 요구한다

(Chapman, 2008). 따라서 지방정부는 재정부담

이 발생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자체사업을 축소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주민의 소득증가는 세수기반을 탄탄하게 조성함으

로써 자체세입만으로도 서비스 지출을 충분히 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발행의 필요성이 낮고 지

방정부 재정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도 한다(Bahl and Duncombe, 1993).

지방정부 유형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단위인 기초 지방정부는 시‧군‧자

치구로 분류되는데 지방정부 유형에 따른 특징이 

지방정부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를 모형에 포함시켜 통제하고자 한다.

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과 사회복지 국고보조

사업 대응 지방비가 지방정부 예산대비 부채비율과 

자체사업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221개 기초 지방정부8)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9)를 수집하였다. 예산대비 부

채비율, 자체사업비율, 지방세 징수율,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재정 365,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은 

지방세 지출보고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와 국고보조금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별 결산

서 첨부서류, 지방교부세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재

정분석 통계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그리고 인구

성장률, 인구밀도, 노년층 인구비율은 국가통계포

털, 단체장 재선 및 득표 격차변수는 선거통계시스

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그리고 분석에 활용한 자료

의 측정방법과 기술통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다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가 지

방정부 예산대비 부채비율과 자체사업비율에 미치

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기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본 분석에서 

활용할 패널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이분산성과 오

차의 자기상관이 발견되어 강건한 표준오차를 활

용하여 이분산성과 오차의 자기상관 문제에 대처

하였다(Hoechle, 2007).

패널데이터 분석 후,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비율이 증

가함으로 인해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할 경우 

자체사업이 축소되는 간접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

보기 위해 예산대비 부채비율을 매개변수로 설정

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10) 

8) 전국 226개 기초 지방정부 중 통합되거나 유형이 변화한 5개 기초 지방정부를 제외하였다.

9) 자체사업비율의 경우 익년도 자료의 확인을 위해 2013년부터 2018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그 외 변수는 2012년부터 2017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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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측 정 방 법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예산대비 부채비율(%)
지방정부 부채

× 100
지방정부 예산액

3.12 4.32 0.00 35.27

자체사업비율(%)
지방정부 자체사업 예산

× 100
지방정부 예산액

24.92 8.34 7.7 56.4

독립
변수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

× 100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지방세 징수액

21.28 12.12 5.12 63.5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비율(%)11)

(로그변환)
ln(

4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 100)

지방정부 세출결산액
0.46 0.66 -1.56 3.18

통제
변수

지방정부 재정적 특성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실제 수납액

× 100
지방세 징수결정액

93.01 4.21 69.81 99.62

지방교부세 비율(%)
지방정부 지방교부세 교부금

× 100
지방정부 세입결산액

28.18 12.47 0.53 54.09

국고보조금 비율(%)
지방정부 국고보조금 교부액

× 100
지방정부 세입결산액

23.56 10.76 10.26 47.94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성장률(%)12)

(제곱근변환)  년도 인구

년도 인구  년도 인구
× 3.16 0.32 0.48 6.05

인구밀도(백명/㎢)
지방자치단체 총 인구

지방자치단체 면적
40.68 63.28 0.20 284.89

노년층 인구비율
지방자치단체 65세 이상 인구

× 100
지방자치단체 총 인구

18.15 7.84 5.60 38.20

정치적 특성

단체장 재선 단체장 재선=1, 단체장 초선=0, 0.54 0.50 - -

단체장 득표 격차 당선자 득표수 - 차순위 득표수/당선자 득표수 *100 26.91 19.94 0.24 83.665

사회경제적 특성

1인당 
지방세부담액(천원)

지방세 총 인구

지방자치단체 총 인구
371.2 201.3 74 1253

지방정부 유형
기초 지방정부 유형(구 기준)

시=1, 그 외=0;  군=1, 그 외=0

시: 70개, 
군: 82개

자치구: 69개
- -

<표 1> 변수의 측정방법 및 기술통계

10) 매개변수로 인해 설명변수의 영향이 작아진 경우를 불완전 매개라고 하며, 매개변수로 인해 설명변수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변하는 경우를 

완전매개라고 한다(Baron and Kenny, 1986).

1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비율의 왜도가 3을 초과하여 정상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로그변환을 사용하여 

왜도를 -0.15로 축소시켜서 활용하였다.

12) 인구성장률의 왜도가 3을 초과하여 심각하게 정상성을 위반하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로그변환을 사용하였으나 왜도가 -4.06로 개선되지 않아 

제곱근변환을 사용하였다. 다만, 인구성장률은 음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9.8을 양수로 바꾸기 위해 일괄적으로 10으로 변경한 

다음 제곱근변환을 실시하였다. 변환결과 왜도가 1.62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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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검정을 통해 매개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설명변수가 매

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고자 sobel test와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간접

효과의 유의미성을 판단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나 

간접효과의 계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추가적으로 

간접효과의 계수를 반복적으로 추정하여 분포문제

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bootstrapping13)

을 이용해 유의확률을 측정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지방정부 재정 영향요인 분석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과 사회복지 국고보조

사업 대응 지방비 비율이 증가할 때 지방정부 재정

압박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지방정부가 자체사업

을 축소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

다. 본 분석에 앞서 일치 추정량을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을 찾기 위해 Robust Hausman 검정14)을 실

시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타당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나 고정효과모형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독립변수의 영향부터 살펴보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비율이 높은 지방정부의 자체사업비율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

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률 제‧개정 권한이 없는 지

방정부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스스로 판단하여 

징수할 수 있는 세입자율성이 미비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자체 세입인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가 법률 제‧개정을 통해 비과세‧

감면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세입이 더욱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이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축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편성하

고 있는 자체사업 지출예산 또한 유의미한 규모로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비율이 증가할 때 지방정부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자체사업비율 또한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대형 사

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가 확대됨에 따

라 계획된 사업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재정압박에 시달린다는 주장

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실증분석에서도 지방정부

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13) Sobel-test는 간접효과의 유의수준을 판단할 때 간접효과가 Z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1종 오류 또는 2종 오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유의수준 검정을 위해 bootstrapping(1,000회)을 실시하였다.

14) 오차의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이 나타나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모두 강건한 표준오차를 이용한 모델로 통계량을 추정하였다. 



98 서울도시연구 제21권 제4호 2020. 12

구분
예산대비 부채비율 자체사업비율(t+1)

계수(표준오차)

독립변수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0.0230(0.0176) -0.1047(0.0205)***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비율

1.3532(0.5288)* -1.1433(0.5263)*

통제변수

지방자치단체 
재정특성

지방세 징수율 -0.0615(0.0440) 0.0065(0.0435)

지방교부세 비율 -0.1032(0.0443)* 0.1521(0.0332)***

국고보조금 비율 -0.0274(0.0370) -0.1917(0.0304)***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성장률 -0.4726(0.6522) 0.0773(0.4019)

인구밀도 -0.2284(0.0741)** 0.0668(0.0534)

노년층 인구비율 -0.6485(0.1407)*** 0.3751(0.1135)***

정치적
특성

단체장 재선 -0.0562(0.2891) 0.2788(0.2269)

단체장 득표 격차 0.0003(0.0093) -0.0048(0.0072)

사회경제적
특성

1인당 지방세부담액 -0.0135(0.0033)*** 0.0084(0.0025)***

지방정부 유형(시) n.a.15) n.a.

지방정부 유형(군) n.a. n.a.

상수 40.5000(7.5360)*** 20.3920(5.0564)***



within 0.3156 0.2684

between 0.1908 0.1727

overall 0.1568 0.1786

F(df) 14.93(11,219)*** 21.49(11,219)***

Robust Hausman test 74.87(11)*** 273.55(11)***

*p<0.1, **p<0.05, ***p<0.01 

<표 2> 지방정부 재정 영향요인 분석결과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투입되는 

지방비 부담이 큰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고유한 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편성한 자체사업 예산을 축소

하는 것 또한 확인되었다. 자체사업의 축소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공급 기능을 악화시키고 지방정부

의 서비스 혁신을 억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대응 지방비가 지방정부 부채규모를 증가시키고 

자체사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더욱 확대

되고 있다. 2018년 아동수당이 신설되었고 2019

년 기초연금이 인상되었으며 아동수당의 수혜대상 

역시 증가하였다. 2020년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

하여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역시 지방비 부

담이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었다. 이

와 같은 결정이 반복될 경우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

부의 재정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

업 대응 지방비 비율 이외 예산대비 부채비율과 자

체사업비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15) 고정효과모형에서 시간불변(time-invariant)변수는 추정에서 제외된다. 시/군/구와 같은 기초 지방정부 유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변수이므로 추정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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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먼저 지방교부세가 풍부한 지방정부는 추가

적인 재정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예산대비 과도한 

부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체사

업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증가할 때 지방정부 자체

사업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인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국고보조

사업이 확대되더라도 정책사업 외 행정운영경비를 

삭감하거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여 차년도 자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자체

사업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운데 인구밀도와 노년층 

인구비율이 지방정부 재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구밀도가 높은 지방

정부의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지방세는 재산세, 취득세 등 보유과세 위주

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구밀도가 높은 경우 지방

세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부채 발행 필요성이 낮아

진다고 할 것이다. 

노년층 인구비율이 높은 지방정부의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진전 시 

복지재원의 부담이 커지고 생산인구가 감소함으로

써 재정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반되

는 결과이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노년층 주민들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 재원

이 장기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경향이 높음을 인지

하고 있어 노년층이 수혜받지 못할 사업에 사용되

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

다(Ellis and Schansberg, 1999).16) 한편 노년층 

인구비율이 증가할 때 자체사업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노년층 인구비율이 증가할 경우 의료

․ 여가 ․ 재가 등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

대되므로(최웅선, 2017), 지방정부 자체사업 역시 

증가한다고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특성 중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이 증가할 때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자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주민 소득 대리변수로 주민의 소

득이 높은 지역의 경우 풍부한 세수를 바탕으로 부

채를 발행할 유인이 낮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

방정부는 세금부담이 큰 주민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사업

을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방세 비

중이 높은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회복

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부담이 커지더라

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자체사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17)

한편, 사회경제적 특성 중 시․군․자치구에 따라 

재정압박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이를 통제하

고자 했으나 고정효과모형이 채택됨에 따라 지방

16)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노년층 인구비율과 예산대비 부채비율의 관계가 비선형관계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노년층 인구비율의 

제곱항을 포함한 모형을 통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방교부세의 영향이 사라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분석과 추가분석에서 나타난 

설명변수들의 유의미성과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노년층 인구비율의 제곱항이 노년층 인구비율의 반대방향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비선형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노년층 인구비율이 증가할 때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하나, 일정 수준이상으로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영향이 반대로 변화하는 지점을 

밝히기 위해 변곡점의 위치를 계산한 결과, 노년층 인구비율이 33.43% 되는 지점에서 감소하던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예상에 따르면, 2025년 노년층 인구비율의 전국 평균은 20%에 달할 것이며 2037년에는 30%, 2058년에는 무려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년층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재정건전성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17) 매일경제. “서울시, 무상보육 부족분 2천억원 지방채 발행”. 20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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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체사업비율(t+1) 모델1 자체사업비율(t+1) 모델2

계수(표준오차)

매개변수 예산대비 부채비율 - -0.1813(0.0400)***

독립변수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0.1047(0.0205)*** -0.1089(0.020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비율
-1.1433(0.5263)** -0.8980(0.5007)*

통제
변수

지방자치단체 
재정특성

지방세 징수율 0.0065(0.0435) -0.0047(0.0419)

지방교부세 비율 0.1521(0.0332)*** 0.1334(0.0314)***

국고보조금 비율 -0.1917(0.0304)*** -0.1967(0.0303)***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성장률 0.0773(0.4019) -0.0083(0.3481)

인구밀도 0.0668(0.0534) 0.0254(0.0516)

노년층 인구비율 0.3751(0.1135)*** 0.2575(0.1149)**

정치적
특성

단체장 재선 0.2788(0.2269) 0.2686(0.2214)

단체장 득표 격차 -0.0048(0.0072) -0.0047(0.0070)

사회경제적
특성

1인당 지방세부담액 0.0084(0.0025)*** 0.0059(0.0025)**

지방정부 유형(시) n.a.18) n.a.

지방정부 유형(군) n.a. n.a.

상수 20.3920(5.0564)*** 27.7341(5.0462)***



within 0.2684 0.2904

between 0.1727 0.3366

overall 0.1786 0.3287

F(df) 21.49(11,219)*** 21.96(12,219)***

Robust Hausman test 273.55(11)*** 215.13(12)***

*p<0.1, **p<0.05, ***p<0.01 

<표 3> 재정압박이 세출축소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정부 유형이라는 시간불변변수의 영향을 추정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시간불변변수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

는 Hausman-Taylor 모형 등을 활용하여 지방재

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재정압박이 세출축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앞서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세입축소와 세출확

대가 지방정부 재정압박과 세출축소에 각각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중앙정부 

정책결정으로 지방정부 재정압박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체사업을 줄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정압박

이 발생한 지방정부가 차년도 세출축소 결정을 내

리는지 살펴보고 재정압박이 통제된 상태에서 지

방세 비과세․감면비율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

응 지방비 비율이 자체사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18) 고정효과모형에서 시간불변(time-invariant)변수는 추정(estimation)에서 제외된다. 시/군/구와 같은 기초 지방정부 유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변수이므로 추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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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모델 1은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포함

되지 않은 자체사업비율 모형이며 모델 2는 예산

대비 부채비율을 통제한 상황에서 변수들이 자체

사업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을 

의미한다. 두 모델의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예산

대비 부채비율 외 영향요인의 유의미성과 방향성

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매개관계가 

확인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매개효과 검정 실시 결

과를 살펴보았다. Baron과 Kenny(1986)에 따라 

매개효과 검증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먼저 1단계는 설명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매개관계가 나타난 변수 위주

로 살펴보면 <표 2>의 예산대비 부채비율 모형에

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비율, 지방교부세 비율, 인구밀도, 노

년층 인구비율,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매개변수인 

예산대비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어 2단계는 설명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표 3>의 모델 1과 같이 사

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비율, 지방교부

세 비율, 노년층 인구비율,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자체사업비율에 영향을 미쳤다. 

1단계와 2단계를 확인한 후 3단계에서는 설명

변수 및 매개변수가 함께 포함된 모형에서 매개변

수의 유의미성은 유지되지만 설명변수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게 변하거나 영향의 크기가 작아져

야 매개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의 

자체사업비율 모델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비율, 지방교

부세 비율, 노년층 인구비율,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의 유의미성은 유지되지만 영향력의 크기가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변수들은 자체사업비율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동시에 예산대비 부채

비율을 매개해서 영향을 미치는 불완전매개 관계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Baron과 Kenny의 인과적 추론을 통해 매개변

수 역할을 하고 있는 예산대비 부채비율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Baron과 Kenny의 매개검정

을 통해 매개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관계의 

유의미성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즉, 이 연

구의 주요 관심사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서 

기인한 재정압박이 지방정부 자체사업 축소로 이

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

정을 실시하여 결과를 <표 4>를 통해 제시하고 

sobel test, bootstrapping을 이용해 간접효과의 

유의확률을 측정하였다.

구분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비율

예산대비 부채비율 1.3532*

자
체
사
업
비
율

간접효과
 (A)19) 설명→매개→종속 -0.2453***

직접효과
 (B)20)

설명→종속
(with 매개)

-0.8980*

총효과
 (C)21)

설명→종속
(without 매개)

-1.1433**

*p<0.1, **p<0.05, ***p<0.01 

<표 4>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매개효과 검정 결과

19) 자체사업비율에 대한 부채비율의 계수 값 -0.1813을 예산대비 부채비율 모형에 대한 각 설명변수의 계수 값을 곱하여 간접효과의 계수 값을 

계산하였다. sobel test, bootstrapping 분석 결과 모두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며 <표 4>에서는 bootstrapping을 기준으로 유의수준을 

제시하였다.

20) 자체사업비율 모델 2의 개별 설명변수의 계수 값, 매개변수가 투입된 모델에서 대상 설명변수가 모두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불완전

매개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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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인한 사회

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증가는 직접적

으로 자체사업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칠 뿐 아니

라 예산대비 부채비율에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자

체사업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종합하면 국고보조사업 실시에 따른 지방

비의 확대가 자체사업 축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데 특히 재정압박 상황이 심화될 경우 자체사

업 축소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Ⅴ. 결론 

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중앙정

부 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특히 지방세입을 축소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세출을 확대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

방비 비율의 증가가 지방정부 예산대비 부채비율

과 자체사업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이 높은 지

방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자체사업 비

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 국

고보조사업 확대로 대응 지방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지방정부의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확대

하여 재정압박이 발생하고 차년도 자체사업 예산 

역시 축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중앙정부의 세입축소, 세출확대 정책이 지

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일부 정책

의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으나 데이터의 한계로 실증분석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반면 이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대

형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를 변수로 

활용하여 중앙정부 정책으로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명확하게 측정하였고 기타 요인들이 통제

된 상황에서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재정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특히 중앙정부 결정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입

감소와 세출증가가 주민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수

요를 반영하여 편성하는 자체사업의 축소를 야기

하는 것은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

치의 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집권의 효율성을 일부 포기하면서 지방자치를 실

시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 주민

들의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깊어지고 있는 현 시점

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확대

되고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은 약화되고 있

으므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압박이 증가할 때 해당 지방정부는 

이를 방치하지 않고 다음 해 예산편성에 있어 자체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복지 국

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부담이 큰 지방정부는 재

정압박을 경험하게 되며 그에 따라 자체사업을 축

소하는 매개관계가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지방정부가 재정압박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21) 자체사업비율 모델1의 개별 설명변수의 계수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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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자구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

라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정악화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역량이 부

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불가

피하다는 주장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지방정부 재

정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강

화해 왔다(이희재, 2016).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주장과 달리 

지방정부는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할 때 자체

사업을 축소 편성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재정압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

를 강화하기보다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운영을 보

장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지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사회복지 국

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

다. 먼저 중앙정부가 국가 통일적 목적을 위해 지

방세 지출을 결정함으로써 감소된 지방세입을 충

분히 보전함으로써 지방정부 세입축소를 방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방세 감면은 지방정부 책임 하

에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앙정부는 필

요 시 국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조세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역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세 

지출에 있어 지방정부의 결정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성장이 정체된 지역의 경우 단기적으로 

지방세입이 줄어들더라도 새로운 산업시설을 유치

하거나 공단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일부 지역은 지방세 지출

을 최소화함으로써 지방세입을 충분히 확보해 긴

급수요에 대응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과 주민에게 이

득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세 지출구조를 설계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대응 지방비 부

담으로 지방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자체사업 예산

이 삭감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므

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을 전제로 한 사

업 신설 시 지방정부와 보다 적극적인 사전 협의와 

조정 과정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현금급

여성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에 

따른 수혜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사전 

발표된 이후 수혜 대상자와 수혜규모를 수정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충분

한 협의 없이 신규사업을 발표하더라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재원부담을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 신설 시 사전협의 의무화를 통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관련

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자치분권 사전협

의제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제도 실효성이 부족한 

만큼 전면 개편이 요구되며 필요 시 지방정부의 실

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신규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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